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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미경**

이 논문은 1962년 제정되어 최근까지 문화재에 적용된 문화재보호법의 전승원리가 가진 특징은 

무엇인지, 이 전승원리가 무형문화재에 적용되면서 전승구도에는 어떠한 변화가 있었는지, 그리

고 문화재보호법‧제도라는 구조적 여건 하에서 전승집단들은 어떤 전략을 선택하고 선택된 전략

에 어떤 방식으로 새로운 의미를 부여하는지를 제주도 옹기장 사례를 통해 살펴보았다. 2001년 

제주도 무형문화재로 지정된 이후 지정해제와 2011년 재지정을 반복해 온 제주도 옹기장 사례를 

연구대상으로 선택한 데는 전통방식대로 보존해 전승한다는 문화재보호법의 전승원리가 적용되

는 현실적 여건 속에서 전승집단들이 특정 전략을 선택하고 선택된 전략에 새로운 의미를 부여해

가는 과정, 이에 따른 전승구도 변화를 잘 보여주는 사례이기 때문이다. 특히, 2001년 최초 무형

문화재로 지정된 시기와 2011년 재지정 된 시기에 전승주도집단이 시도한 대응전략에 주목하였

다. 구체적인 분석을 위해서는 문헌자료와 2000년대 중반부터 최근까지 수집한 무형문화재 기능

보유자를 포함한 옛 옹기장인들과 전수생집단, 지방자치단체 문화재행정당국과 문화재위원회 그

리고 과거 옹기생산지 마을 관계자 등 전문가집단에 대한 심층면접 자료와 그 외 현지관찰 자료

가 활용되었다. 연구결과, 다음과 같은 점들을 알 수 있다. 먼저 두 시기에 모두 전통제작방식대

로 보존한다는 같은 문화재보호법의 전승원리가 적용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두 시기 전승집단이 

선택한 전통제작방식에 대한 해석은 달랐는데, 이것은 전승주도집단이 처한 현실 정의에 따른 전

략적 선택의 결과였고 그것은 다시 제주도 옹기장 무형문화재 기능보유자 인정 범위 등 제주도 

옹기장 전승체계에 변화를 가져왔음을 알 수 있다. 이것은 특정 무형문화재의 전승체계는 문화재

보호법이라는 구조적 여건에 대한 전승집단의 정의와 그에 대한 대응전략에 따라 변화될 수 있음

을 보여주는 것으로 해석되었다. 다음으로 제주도 옹기장 전승구도에서의 특징은 무형문화재 기

능보유자를 정점으로 한 일반적인 구조가 아니라, 전승체계 내 전수생들 작업장의 대표를 정점으

로 해 기능보유자와 그 외 전수생들이 위계화 되어있는 구조임을 알 수 있다. 이는 1960, 70년대 

옹기생산지들이 밀감농사 등 환금작물경제에 편입되면서 옹기생산에 몸담았던 장인들이 수익성

이 나은 환금작물경제 분야로 전업하였고, 이에 따라 옹기생산 자체가 중단되게 된 현실적 여건

과 관련이 있다. 이러한 현실적 여건 하에서 제주도 옹기장 전승구도는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며, 

향후에도 이들 전승주도집단의 현실적 위치와 목표 및 이해관계와 대응방식에 따라 제주도 옹기

장 전승구도는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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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2015년 3월 27일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법률 제13248호, 이하 

‘무형문화재법’)이 제정되어 2016년 3월 28일부터 시행되었다.1) 이 법은 무형문화

재의 정의 규정을 별도로 두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및 무형문화재 전승자의 책무

를 규정하는 등 무형문화재 법 ‧제도의 전문화와 구체화를 시도하여 지방자치단체 

무형문화재를 국가무형문화재와 동일하게 우리 무형유산의 축이라는 점을 명확히 

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에 따라 1962년 제정되어 지난 수십 년간 운영해 온 우리의 

무형문화재제도는 현재 변화 국면에 있다.

그러면 1962년 제정되어 최근까지 문화재로 지정된 문화유산에 적용된 기존 문

화재보호법의 전승원리가 가진 특징은 무엇이며, 이 전승원리가 무형문화재에 적용

되면서 해당 무형유산의 전승구도에 어떠한 변화를 가져왔는지, 이러한 구조적 여

건 하에서 전승집단들은 어떤 전략을 선택하였고 선택된 전략에 새로운 의미를 부

여하는 과정은 어떠했는가? 이 논문에서는 이를 살펴보고자 한다. 특히, 무형문화재

로 지정된 종목의 명맥이 거의 끊긴 상태거나 관련 자료가 남아있지 않은 경우 전

통방식에 대한 여러 해석들이 경합할 수 있다. 이때 무형문화재 전승행위자들의 선

택범위를 문화재법의 전승원리가 기본적으로 구속한다 할지라도 전승행위자들이 

하는 현실 정의와 그것에 힘을 실을 수 있는 대응방식은 이들이 어떤  전략을 선택

하고 선택된 전략에 어떠한 의미를 부여하는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문화는 주

어진 것이거나 어떤 실체가 있어서 고정된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그 의미가 재

규정되고 재해석되는 것이기 때문이다(Roseberry, 1989; Ortner, 1984). 따라서 특정 

종목이 문화재로 지정되어 전승 ‧보존되는 형태와 방식은 처음 지정 당시의 체계 

그대로 유지되는 것은 아니다. 문화재제도라는 구조적 여건 하에서도 해당 문화재

1) ‘무형문화재법’ 제정 전에는 ‘문화재보호법’ 내에 무형문화재와 관련된 모든 규정과 조항들이 포

함되었으나 이 법이 별도 시행되게 된 것이다. 중요무형문화재라는 기존 명칭도 국가무형문화재

로 변경되었으며, 동법 제6장에는 국가 무형문화재와 동일하게 시 ‧도 무형문화재도 우리 무형

유산의 중요한 축으로 거론하고 있다. 국가가 지정한 무형문화재와 시 ‧도 지방자치단체가 지정

하는 무형문화재는 지정 주체에서 차이가 있고, 국가 지정 무형문화재를 시 ‧도 무형문화재로 지

정하기도 하는 등 그 관련 사항이 규정되어 있기는 하지만 실제로는 관련이 거의 없다. 전승주

체와 전승역량에서도 국가 지정과 시 ‧도 지정 무형문화재 간에 큰 차이는 없다. 이에 대한 자세

한 내용은 손태도(2015), 김윤지(2016), 홍태한 ‧김태호(2017)를 참조바람.



무형문화재의 전승원리와 전통방식 해석에 따른 전승구도 변화와 대응 217

의 전승에 관여하는 행위자들의 대응방식과 전략 그리고 전승행위자들 간의 상호관

계가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이는 특정 쟁점을 둘러싸고 전개되는 행위자들

의 전략의 중요성을 의미한다(Ferman, 1996: 3). 따라서 특정 현안을 둘러싸고 일어

나는 어떤 상황을 분석하고자 할 때, 그를 둘러싼 행위자들을 확인하고 이들의 시기

별 대응전략과 이들 간 관계 양상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이은진, 2000: 69).

이러한 입장에서 이 논문은 특정 무형문화재가 처한 상황과 현실적 여건 속에서 

행위자들이 특정 전략을 선택하고 선택된 전략에 새로운 의미를 부여하는 과정을 

행위자들의 대응에 주목하여 살펴본다. 특히 이 논문은 지방무형문화재에 주목하는

데, 이는 1990년대 지방자치제가 실시되면서 지방자치단체의 무형문화재 지정이 전

적으로 시 ‧도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루어짐으로써
2) 특정 종목의 무형문화재 지정 이

후 나타난 전승집단들 간에 관계 재편 및 전승구도 변화과정과 양상을 잘 들여다볼 

수 있으리라는 판단에서이다. 좀 더 구체적으로, 이 논문은 제주도 옹기장 사례에 

주목하는데, 옹기의 문화적 가치와 의의는 이미 1990년 옹기장이 국가무형문화재
3)

로 지정되면서 인정받았고 많은 지방자치단체가 옹기장을 무형문화재로 지정하여 

자기 지역의 옹기문화를 보호하고 있는 대표적인 무형문화재이다. 제주도 옹기장은 

2001년 ‘제주도 허벅장’ 명칭으로 제주도 무형문화재 제14호로 지정되었고 이후 지

방자치단체의 지정해제와 재지정을 받은 사례이다.

그런데 처음 무형문화재로 지정될 당시와 재지정된 당시 지방자치단체가 채택한 

전통방식에 대한 해석이 달라서 기능보유자 인정범위와 대상이 변화된 경우이다. 

즉 2001년 제주도 무형문화재 제14호 제주도 허벅장 명칭으로 지정되어 기능 보유

자 1인을 인정함으로써 무형문화재로서 전승체계를 갖추었으나 지방자치단체 문화

재행정당국 공무원의 무형문화재 전승 ‧시연 지원금 비리문제로 2008년 무형문화재 

지정에서 해제되었다가 2011년 제주도 옹기장 명칭으로 재지정 받았다. 두 시기에 

문화재보호법의 전승원리가 같게 적용되었음에도, 전승주도집단이 선택한 제주옹기 

전통제작방식에 대한 해석은 달랐고 이것은 전승집단 범위와 전략 선택에서 차이를 

2) 이와 관련해, 손태도(2015)는 1990년대 지방자치제가 실시되면서 지방 무형문화재 지정이 전적

으로 지방 시 ‧도 자체 내에서 이루어져, 17개 시 ‧도에서 2004∼2014년 10년 동안에 211개 종목

(기‧예능)이 지정되는 등 지방 무형문화재 지정이 남발되는 경향이 있었음을 지적한다.
3)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무형문화재법’이 시행되면서 기존 중요무형문화재라는 명칭은 국가무

형문화재로 변경되었다. 따라서 이 논문에서는 변경된 명칭을 사용하고자 한다. 1990년 5월 8일 

옹기장은 국가무형문화재 제96호로 지정되었고 초대 보유자로 이종각(1993년 사망), 이옥동

(1994년 사망), 이내원(2000년 사망)이 인정되어 현재는 경기도 오부자옹기 김일만과 전남 강진

군 칠량면 봉황마을의 정윤석이 보유자로 인정되어 있다(이채원, 2011: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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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져왔으며 지방자치단체의 무형문화재 지정과 기능보유자 인정 대상과 범위 등 전

승체계까지 변화시켰다. 

이에 이 논문에서는 2001년 옹기장이 제주도 무형문화재로 지정된 시기와 2011

년 재지정된 두 시기에 전승주도집단이 전통적인 옹기제작방식에 대한 해석을 달리 

선택하게 된 배경은 무엇이었는지 등을 두 시기 전승주도집단의 대응전략과 그 차

이를 중심으로 살펴본다. 특히, 전승집단이 처한 현실 정의와 그에 따른 대응전략 

선택이 전승집단 범위와 구도의 변화 및 제주도 옹기장 기능보유자 인정 범위 등 

전승체계에 어떠한 변화를 가져왔는지에 주목하고자 한다.

Ⅱ. 논의의 배경과 연구방법

1. 논의의 배경과 연구쟁점

옹기는 수제방식의 제작이 주가 되는 전통산업에 속한다. 우리의 전통산업은 일

제강점기에서 해방 후 근대화과정을 거치면서 변화되어 왔고, 그 존재양상은 크게 

세 가지 형태로 구분된다. 첫 번째는 가내수공업 내지 농촌의 부업형태로 정체되어 

생산공정이 기계화되지 않은 형태로 삼베나 모시생산이 대표적이고, 두 번째는 근

대화되면서 생산수단이 근대화와 동력화를 이루어 농업에서 분리되어 전문화하고 

공장제 공업의 단계로 이행했으나 여전히 가족노동이 주가 되는 영세 중소공업에 

머무르는 형태로 유기와 목기 및 죽제품 생산이 이에 속하며, 세 번째는 제2유형과 

마찬가지로 근대화되면서 생산과정이 기계화되고 근대적 중소공업으로 전환함과 

동시에 지역공동체를 구성하는 경우로 자기나 주류 생산에 이에 속한다(조승현, 

2004: 11-12; 염미경, 2011: 267). 제주옹기는 첫 번째 형태로 존재하다가 1960, 70

년대 밀감농사 등 환금작물경제가 확대되고
4) 이들 분야가 옹기생산에서 얻는 수익

보다 크면서 옹기생산에 종사했던 사람들 대부분이 전업하였고 그로 인해 옹기생산

은 단절되다시피 하였다.

이에 반해, 다른 지역 옹기들은 나름대로 근대형 산업으로 전환을 모색한 경우에 

해당한다. 경북지역 옹기는 쇠퇴국면에 들어선 1970년대부터 옹기 흙을 가는 기계를 

4) 제주지역에서 환금작물경제의 본격적인 도입과 제주농민의 생활과 문화의 변화에 대해서는 김창

민(1995)을 참조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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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입하여 옹기제작에서 노동생산성의 향상을 꾀함으로써 근대형 산업으로 전환하

였으며, 이어 현대사회의 속성에 맞게 변화하는 과정을 겪었다(배영동, 2014: 33). 

다른 한편, 울산 외고산 옹기마을과 같이 일찍부터 수제전통을 공장제 대량생산 체

제로 전환해 근대형 산업으로 변화된 경우도 있다. 즉 1990년대 중반 옹기제조업이 

크게 퇴조하자 옹기장인들을 중심으로 해 옹기협회를 결성하고 옹기축제를 개최함

으로써 탈근대형 문화산업을 지향해간 경우이며, 1990년대 후반부터 지방자치단체

에 의해 옹기제작에서 문화산업화가 시도되었다.5) 현재 외고산 옹기마을 장인들은 

옹기제작을 개별적인 생산체계를 갖춰 기계화된 방식을 하는 경우와 전통방식으로 

하는 경우 두 가지 방식이 혼재되어 있다(이채원, 2011: 14; 윤남윤, 2011; 배영동, 

2014). 경기도 오부자옹기의 경우는 제주옹기와 마찬가지로 전통수제방식을 기본으

로 하면서 과거 전통수제방식으로 옹기흙을 정제하던 것에서 기계를 이용해 하는 

방식으로 기술 변화가 있었다(이한승, 2015).

이처럼 옹기는 전국적으로 1960년대 말부터 1970년대에 쇠퇴해 갔으나 지역에 

따라, 행위주체들의 대응방식에 따라 쇠퇴속도와 명맥을 유지하는 방식에서 차이가 

있는데, 유사한 국면에 처해 있는 각 지역 옹기의 존재양상이 그에 대한 주요 행위

자들의 대응방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시사해 준다. 이는 1990년 옹기장이 국

가무형문화재로 지정된 이후 많은 지방자치단체가 자기 지역의 옹기장을 지방무형

문화재로 지정했는데, 그 지정방식이나 기능보유자 인정범위와 전승방식이 지역에 

따라, 시기에 따라, 옹기를 둘러싼 주요 행위자들의 대응방식과 전략에 따라 차이가 

있는 것에서도 알 수 있다.

한편 옹기장 기능의 보존과 전승방식과 관련하여, 경기도 오부자옹기 사례에 대

해서는 이한승의 연구(2015), 외고산옹기협회 사례에 대해서는 윤남윤(2011), 이채

원(2011), 배영동(2015)의 연구, 경북지역 옹기 사례에 대해서는 이창언(2009) 등의 

연구가 주목할 만하다. 이 논문의 문제의식과 연관된 제주옹기 관련 연구로는 염미

경의 연구(2011; 2016)가 있는데, 염미경(2011)은 1990년대 이후 제주옹기 복원 움

직임과 2001년 제주옹기가 무형문화재로 지정받으면서 야기된 전승주도권을 둘러

싼 전승집단들 간의 이해갈등 양상과 분화과정을 다루었고, 염미경(2016)은 제주옹

기 전승체계의 상세 내용과 특징 및 제주옹기를 지역축제의 자원으로 승화시켜 제

주옹기가 지역문화자원으로 자리매김하는 과정을 다루었다.

5)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배영동(2014)을 참조바람.



220 한국사회학 제52집 제1호(2018년)

이상의 연구들은 이 논문의 문제의식과 연구문제를 구체화하는 데 도움을 주었

음에도 불구하고, 문화재보호 관련 법 ‧제도를 외부 상황적 조건으로 간주해 접근하

거나 법 ‧제도 그 자체의 문제만을 다룸으로써 주요 행위자들이 문화재보호 관련 

법 ‧제도를 주관적으로 해석하고 그 결과 다양한 선택을 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

도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는 점에는 그다지 주목하지 않았다. 이에 이 논문에서는 

이 점에 주목하였다.

제주에서 전통옹기생산이 중단된 배경으로는 근대적 사유재산권이 강화되면서 

벌목 금지로 인해 땔감 조달이 어려워졌고 일상생활에서 플라스틱제품 사용이 일반

화된 점 등을 들 수 있다(1대 옹기장인 박씨와의 심층면접 결과, 면접일자는 2015

년 9월 6일자). 제주지역 옹기생산지들에서 옹기생산이 일시에 중단된 것이 아니라 

지역에 따라 중단 시기는 다소 차이가 있다. 대정읍의 대표적인 옹기생산지들은 

1960년대 말, 1970년대 초 옹기생산이 중단되었으나, 한경면 조수리에서는 1970년

대 경남 창원의 남창지역 옹기장인들과 가마축조 기술자들이 제주에 들어와 남창 

방식의 가마를 축조해 남창식 계란형 옹기를 생산하고 폐유를 사용하는 기름 가마

로 바꾸고 옹기생산을 농업에서 분리해 전문화된 형태로 전환하려는 움직임
6)
은 있

었다. 그러나 이 지역 거주 옹기장인들도 지역에서 밀감농사 등 환금작물 재배가 

일반화되면서 자연스럽게 환금작물 분야로 전업하면서 제주 전 지역에서 전통옹기 

생산은 거의 끝나게 된다(염미경, 2016).

이는 제주옹기생산 자체의 특성에서 연유한 것이기도 한데, 제주옹기생산은 자가 

수요를 위해 가족노동을 활용하는 가내수공업 형태를 띠었고 농가 부업의 성격이 

강하였다. 이러한 특성에 따라 전통적인 생계경제를 유지해 오던 옹기생산지들은 

1970년대 전후해 밀감농사 등 환금작물경제 속에 편입되었고, 이에 따라 옹기생산

에 종사했던 사람들도 환금작물 분야로 전업하게 된다. 이처럼 옹기생산에 종사했

던 장인들이 전업하면서 제주에서 전통옹기생산은 1970년대를 거치면서 거의 중단

되었다. 더욱이 옛 옹기장인들의 생업현장이 완전히 달라져버린 상황에서 이들을 

규합해 제주 전통가마와 옹기제작기술의 원형을 복원하는 것 자체가 어려웠고 전통

가마 축조와 옹기제작기술을 가진 장인들이 이미 고인이 되었거나 연로하여, 1990

년대 제주옹기 보존과 전승활동은 전통가마 복원과 옹기제작기술 전승에 초점이 두

6) 옹기수요가 급증하던 시기의 옹기제작 방식은 옹기장 무형문화재 지정을 옹기성형을 하는 도공

에 대해서만 하던 것에서 공정별로 다수의 기능보유자를 지정하게끔 만든다. 기능보유자-전수교

육조교-전수장학생으로 이루어진 전승체계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염미경(2016)을 참조바람.



무형문화재의 전승원리와 전통방식 해석에 따른 전승구도 변화와 대응 221

어지게 된다(염미경, 2011).

한편, 특정 종목이 무형문화재로 지정되어 전승 ‧보존되는 형태와 방식은 변화되

기 마련이다. 여기에는 역사적 맥락에서 축적된 제도와 이를 통한 행위자들 간의 

관계적 특성과 대응방식과 전략이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정용하, 2017: 340-344; 

하연섭, 2002). 이러한 제도와 행위 간의 관계는 조직연구의 관심사가 되어 왔는데, 

제도 등 환경의 영향을 강조하는 제도주의와 조직이 환경에 대해 순응적이기만 한 

것이 아니라 그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전략적 선택을 할 수 있음을 강조하는 전략

적 선택론이 대표적이다(이홍, 2013: 222-223; Miles and Snow, 1978; Porter, 1980). 

기본적으로 전자는 외부 상황적 제약조건에 강조점을 두는 반면, 후자는 행위자의 

환경에 대한 주관적 해석과 그 결과로서의 다양한 선택을 강조한다(Reed, 1988; 

Whitley, 1988).7) 이 논문은 상황이나 환경 그 자체보다는 제도 및 환경적 조건들과 

더불어 행위당사자들의 전략의 문제를 중요시하는 전략적 선택론에 초점을 두고 논

의를 전개하고자 한다.

좀 더 구체적으로, 이 논문에서는 행위자들이 상황에 대한 해석과 전략적 선택을 

통해 같은 제도적 조건하에서도 서로 다른 선택을 할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한다. 상

황에 대한 정의나 해석이 관련 행위자들 간에 서로 엇갈리면서 그것이 어떻게 대립

하고 연대하며, 그것은 어떠한 결과를 가져오는가의 문제는 행위자들의 전략과 이

들 간 힘의 관계와 관련된다(염미경, 2001: 176-179; Castells, 1977). 따라서 이 논

문은 제도 및 제도 변화와 주요 행위자들 간의 전략적 상호작용에 주목하되, 문화

재 관련 법 ‧제도와 전승행위자들 간 상호작용이 제주옹기 전승 ‧보존체계의 변화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같은 법‧제도 하에서 시기별, 집단별 전승에서 차이

가 나타나는지, 만약 차이가 나타난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지에 초점을 맞춘다. 이때 

법 ‧제도라는 환경 자체보다는 제도적 제약하에서 전승행위자들이 하는 전략적 선

택
8)
에 관심을 두고자 한다.

7) 초기 제도주의 입장을 넘어서 개인 행위를 제약하는 거시적 변수로서 공식적, 비공식적인 제도의 

영향을 강조하긴 하지만 확정적이고 고정된 제도에 한정하지 않고 역사적 맥락에서 축적된 제도

와 이를 통한 행위주체들 간의 관계적 특성을 포괄하려는 신제도주의 입장이 있다. 신제도주의의 

한 갈래인 역사적 제도주의는 행위자들이 상황에 대한 해석과 전략적 선택을 통해 동일한 제도적 

제약조건 하에서도 다양한 행위를 추구할 수 있음을 인정한다. 제도주의와 전략적 선택론 그리고 

신제도주의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재열(1996: 75-106), 하연섭(2002), 이홍(2013), 정용하

(2017) 등의 연구를 참조바람.
8) 전략은 환경, 기술, 규모 등 환경 요인과 달리 상대적으로 행위자들의 선택과 의도를 반영한 개념

이며, 대안에 대한 합리적 고려로 의사결정을 위한 일관된 근거들의 집합으로 정의된다(Child, 
1985: 1). 전략적 선택 개념은 조직구조는 환경, 규모, 기술 상황이 아니라 이를 인식하는 행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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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기본 문제의식과 관련해, 이 논문에서는 무형문화재 지정과 보유자 인정 

및 전승방식과 형태 등의 전승구도는 문화재제도나 정책과 같은 구조적 조건 자체

에 의해 규정되기보다는, 해당 시기 문화재를 둘러싼 행위자들의 해석, 이해와 목표, 

그리고 그를 위한 전략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제도와 행위자의 상호작용에 대한 

이론적 문제의식도 견지한다.

이상의 기본 문제의식에서 출발하는 이 논문의 연구쟁점과 내용을 정리하면 다

음과 같다. 먼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무형문화재보호정책 자체의 문제이다. 최

근 ‘무형무화재보호법’이 시행되어 보완이 되었지만 무형문화재 전승은 종전처럼 

기능보유자를 중심으로 전승되는 체제가 유지되고 있는 점이다. 즉, 1970년 신설된 

한국의 보유자 인정기준에는 ‘지정된 주요 무형문화재의 예능 또는 기능을 원형대

로 정확히 체득 보존하고 이를 그대로 실현할 수 있는 자’라고 명시되어 있다. 이로 

인해 우리나라에서 무형문화재 보유자로 인정받으려면 원형대로 정확히 체득하는 

것이 관건이 되었다.9) 즉, 무형문화재에 있어서 그 문화유산의 근원을 지칭하는 범

주적인 ‘원형(原形, archetype)’으로부터 파생된 한 형태, 즉 무형문화재 종목의 한 

시대적 형태를 지정하여 그 지정된 형태를 유지하기 위한 개념으로 사용되는 ‘원형

(原形, original form)’ 보존 원칙은 문화재보호법에서 우리나라 문화재 관리의 기본

원칙이 되어왔다. 논리적으로 원래 하나의 체계로 정립된 문화현상이 세대를 거쳐 

가면서 변화나 변형을 보이기 이전의 단계가 원형이라고 이해할 수 있지만 무형문

화재는 그 기원으로부터 변화되어 온 것으로 그 행위의 실현과정 중에서도 계속 변

형이 일어나는 것이 대부분이다(송준, 2008: 222, 225). 내부적 역동성에 의해 변화

해가는 살아있는 무형문화재의 한 형태를 원형으로 지정하고 그것의 반복 수련을 

통한 고형화(固形化)를 강제하는 원형보존주의 원칙에 입각한 무형문화재 행정은 

그 적용과 운용에 있어서 문제점이 제기되어 왔다(송준, 2008; 이채원, 2011; 정수

진, 2012).10) 그동안 문화재보호법의 ‘원형’ 보존주의 원칙은 우리나라 무형문화재

들의 의사결정에 의해 결정된다는 차일드(Child, 1972)의 주장에서 출발한다.
9) ‘원형대로’라는 한국의 보유자 인정 기준과 ‘고도로’와 ‘정통한’ 등의 표현을 사용하는 일본의 보

유자 인정 기준이 비교되곤 하였다(정수진, 2012). 한국의 무형문화재보호제도의 이행과정과 그 

성과에 대한 자세한 논의는 이재필(2011)을 참조바람.
10) 이에 반해 ‘어떤 부류의 본질적 특색을 나타내는 틀’이라는 사전적 정의를 갖는 ‘전형(典型, 

typifier)’은 특정 시기의 한 형태만을 규정하는 원형 개념과는 달리 무형문화유산의 속성인 순간

성과 공간성 그리고 변화의 속성인 내발적 역동성을 모두 포괄하는 개념이기 때문에 무형문화유

산의 생성기반이 되었던 원형을 지역적, 역사적, 사회적 배경이나 그 구성과 행위원리와 함께 고

려함으로써 문화의 연속성과 발전성을 제고할 수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송준, 2008; 정수진, 2012). 
우리나라도 2016년 3월부터 ‘무형문화재법’이 시행되면서 ‘전형’ 원칙이 적용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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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전승하고 보존하는 정책의 실제적 적용 기준이 되어 왔는데, 무형문화재가 그 

기원으로부터 변화해 온 과정과 환경이 무시됨으로써 그 전승과 보존을 왜곡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이러한 문제로 인해 한국에서 특정 기 ‧예능 보유자를 정점으로 한 위계적, 폐쇄

적 전승구조가 형성되게 되고 이로 인해 다수의 전승자 접근이 제한되는 문제점 그

리고 무형문화재 전승원리로 채택한 원형 개념이 무형문화재의 실제전승과 맞지 않

는 부적합성 등의 문제점이 지적되면서 다원화된 보호제도의 수립 필요성이 제기되

어왔다(이재필, 2011: 18-19). 그런데 2015년 ‘무형문화재법’이 제정되어 2016년부

터 시행되면서 그동안 누가 원형에 가까운지를 평가하는가의 문제를 둘러싸고 제기

되어 왔던 논란거리가 어느 정도 해소되었다고 볼 수 있지만, 동일한 기능을 가진 

여러 명의 보유자가 존재할 때 누구를 보유자로 인정할 것인가를 평가해야 하는 상

대적인 기준의 문제와 누가 그것을 평가할 것인가라는 문제는 여전히 남는다. 이와 

관련해 2016년 ‘무형문화재법’ 시행 이전까지 적용되었던 문화재보호법이 원형 유

지에 주안점을 두다보니 전통제작방식을 체득한 옛 옹기장인들을 누가, 어떻게, 얼

마나 동원해 내는 전수자집단인지 여부가 전승주도권을 갖는 데 유리하게 작용하였

다. 즉 2016년부터 시행된 ‘무형문화재법’에서는 ‘전형’ 개념이 도입되었으나 그 이

전 문화재보호법에서는 무형문화재가 처음 생겨난 시점의 원형 개념을 적용해 그 

변화가능성을 반영하지 않았다. 제주옹기 사례를 중심으로 볼 때, 종전의 원형 개념 

하에서 초창기 제주옹기 보존과 전승활동에 참여했으나 무형문화재로 지정된 후 제

주옹기 보존과 전승구도에서 주변화 되어 제주옹기 연구와 작품활동 및 학술교류활

동을 해오던 학계와 연구자들 중심의 ‘제주옹기문화연구회’가 최근 시행된 ‘무형문

화재법’ 하에서 조직 재정비를 하고 있다. 따라서 제주옹기의 보존과 전승활동을 전

개한 단체나 조직들을 중심으로 그 과정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다음으로 전통옹기제작이 일반적인 방식인 1인 장인체제가 지배적이었는지, 아

니면 협업을 바탕으로 한 공동작업이 지배적이었는지의 문제이다. 2001년 제주옹기

가 무형문화재로 지정될 당시에는 전자가, 2011년 재지정될 때는 후자가 채택되었

다. 이 두 개의 해석 중 어느 것이 선택되는가에 따라 무형문화재 기능보유자 인정

대상과 범위가 달라질 수 있어, 무형문화재의 원형 중심의 전승원리가 지배한 종전

의 문화재법상에서 보면 전승주도권 갈등에서 보다 많은 원형을 체득한 옛 옹기장

인들을 보다 많이 동원할 수 있는지가 중요하게 작용할 수 있다. 2008년 무형문화

재에서 지정 해제된 후 2011년 재지정을 위해 노력한 전승주도집단은 옛 옹기장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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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과 과거 옹기생산지 마을들을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관철시키는 데 있어서 연

대와 협력의 범위를 확대시키고자 전통옹기제작이 협업에 의한 공동작업이었다는 

해석을 선택하였고, 그 결과 지방자치단체가 제주옹기를 무형문화재로 재지정하게 

된다. 즉 제주옹기 제작방식이 협업을 바탕으로 한 공동작업이었다는 해석은 제주

옹기 전수자집단의 규모를 키웠으며 이것은 결국 제주옹기의 전승구도를 변화시키

는 결과를 가져왔다. 따라서 이 논문에서는 이를 고려하면서, 두 개의 해석 선택에 

따른 제주옹기 전승주도권을 둘러싼 이해갈등 지형과 전승구도 변화에 주목하여 제

주옹기의 보존과 전승을 둘러싼 전수자집단의 이해갈등 양상과 그 변화를 살펴보고

자 한다.

이 논문의 사례는 2001년 제주도 무형문화재로 지정된 제주옹기로, 첫 지정 당시

에는 1인 기능보유자 체제로 지정되었다가 2011년에는 협업체제가 지방자치단체와 

문화재위원회에 받아들여져 다수 기능보유자 전승체제로 바뀐 경우이다. 제주옹기

는 1990년대 지방자치제가 실시되면서 지역의 전통적인 것들에 대한 관심이 고조

된 분위기를 배경으로 복원 움직임이 본격화되었는데, 제주옹기의 보존과 전승 쟁

점은 무엇이었으며 이를 둘러싼 기능보유자들과 전수자집단들의 대응 양상은 어떠

했으며 시기별로 어떻게 달라졌는가? 제주옹기가 지방무형문화재로 지정되었다가 

공무원의 무형문화재 전승지원금 비리문제가 불거지면서 무형문화재 지정 해제로 

대응한 지방자치단체와 옛 옹기장인들 및 이들을 관리한 전수자집단 간 혹은 전수

자집단 내부 그리고 옹기생산 마을의 관계는 어떠했고 재지정 후 이들 간 관계는 

어떤 변화가 있었는가? 이해당사자 집단들 간 갈등이 있을 경우 지방자치단체는 어

떻게 대응하는가? 이러한 질문들을 중심으로 살펴보는 것이 이 논문의 내용이다.

2. 연구의 대상과 방법

이 논문의 분석대상은 제주도 무형문화재 제14호 제주도 옹기장 사례이다. 옹기

는 기본적으로 해당 지역의 자연환경과 기후조건에 영향을 받는다(류재만, 2010: 

52; 염미경, 2016: 69). 옹기 흙과 땔감이 갖춰진 곳 또는 노동력 조달이 쉽고 강이

나 해안을 끼고 있어 옹기 운송이 용이한 지역이 옹기생산지가 된다. 1990년 국가

무형문화재로 지정된 경기도 오부자옹기와 전남 강진의 칠량옹기, 지방무형문화재

로 지정된 울산 외고산 옹기마을 등도 이러한 조건을 갖춘 대표적인 옹기생산지들

이다(이영자, 2006: 36-37). 제주에서도 옹기 흙과 땔감 조달 그리고 노동력 조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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쉬운 곳이 옹기생산지가 되었는데, 대정읍과 한경면 지역이 대표적이다(오창윤, 

2013). 옹기는 원료나 옹기형태와 종류 및 제작방식 등이 지역의 특성을 반영하기 

때문에 지역적 특색이 강하다.

전통적인 생계경제를 유지해 오던 제주농민의 생업이었던 제주옹기업은 1960년

대 이후 제주옹기제작에 몸담았던 장인들이 환금작물 분야로 전업하면서 거의 절멸

상태에 놓여있었다. 1990년 옹기장이 국가무형문화재로 지정되면서 많은 지방자치

단체들이 옹기장을 지방문형문화재로 지정해 보호하기 시작하였는데, 제주지역에서

는 민간 전문 도예가들과 연구자들이 소멸되다시피 한 전통옹기 보존과 복원에 관

심을 가지면서 이들을 중심으로 제주옹기 복원과 전승 움직임이 본격화된다. 이 과

정에서 과거 옹기생산에 몸담았던 일부 옹기장인들을 규합해 이들이 전문 도예가들

과 연구자들 중심의 제주옹기 복원활동에 참여해 전통가마와 옹기제작 ‘원형’ 기술

을 전문 도예가들에게 전수하면서, 제주옹기의 무형문화재 지정을 위한 요건 갖추

기가 가능해졌다.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전통적인 생계경제를 유지해 오던 제주의 서부지역 농

민들의 생업의 일부였던 옹기생산은 1970년대 전후 옹기생산지들에서도 밀감농사 

등 환금작물경제가 도입되면서 쇠퇴하게 되고 제주옹기생산에 종사했던 장인들이 

환금작물경제 분야로 전업하였으며, 이후 전통옹기생산은 거의 중단되었다.

이러한 지역적 상황은 1990년대 제주옹기 보존과 전승 움직임이 전통가마를 복

원하는 것에서 시작하여 이 과정을 전문 도예가들이 자신들의 작업장을 기반으로 

하면서, 여기에 옛 옹기장인들을 참여시키는 형태를 갖게 되는 배경이 되었다. 이같

은 상황은 제주옹기를 둘러싼 독특한 전승구도와 전승주도권을 두고 전승집단들 간 

또는 전승집단 내부 행위자들 간에 상시적인 갈등을 야기할 수밖에 없는 구조를 만

드는 결과를 가져왔다.

이러한 기본 특징을 지닌 제주도 옹기장 사례는 기존 문화재보호법에서의 무형

문화재 전승원리가 적용되면서 전승구도가 어떤 형태로 형성되고 변화되는지, 오래 

동안 단절된 상태로 있다가 전문 도예가들 주도로 복원되어 전승궤도에 진입한 제

주옹기를 둘러싼 전승집단들 간 주도권 경쟁과 이들의 대응 및 무형문화재 지정과 

해제 그리고 재지정 받는 과정에서 나타난 제주옹기 전통제작방식에 대한 해석들의 

선택배경, 목표와 이해에 따른 전략, 이에 따라 전승체계에 어떤 변화가 나타나는지

를 보여주기에 적합한 사례이다. 뿐만 아니라 기존 문화재보호법이 무형문화재의 

전승과 보존의 방향을 규정하면서 나타난 문제점들을 파악하는 데 적절한 사례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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볼 수 있다.

이 논문의 연구대상 범위는 제주옹기 전승과 보존 움직임이 전개된 1990년대부

터 2001년 제주옹기가 제주도 무형문화재 제14호로 지정되어 ‘제주도 허벅장’이라

는 명칭으로 기능보유자 1인이 인정되어 전승체계가 형성된 시기, 2008년 지정 해

제된 후 2011년 무형문화재로 재지정 받으면서 옹기제작 공정별 기능보유자를 인

정하는 ‘제주도 옹기장’ 전승체계로 변화되어 현재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에 대해 기

본적으로 시계열적 접근을 견지한다. 구체적인 분석에서는 2001년 무형문화재 지정 

시기와 20011년 재지정 시기 등 두 시기를 비교해 살펴보는 전략을 취하고자 한다.

분석을 위해서는 문헌자료와 2000년대 중반부터 최근까지 수집한 무형문화재 기

능보유자들을 비롯한 옛 옹기장인들과 전수생집단, 지방자치단체 문화재행정당국과 

문화재위원회 그리고 과거 옹기생산지 마을 관계자 등 전문가집단에 대한 심층면접

자료와 그 외 현지관찰자료가 활용되었다. 특히, 심층면접자료는 2008년 국사편찬

위원회의 ‘제주옹기업에 종사했던 도공들의 구술자료’ 수집과정에서 획득한 무형문

화재 기능보유자 1인을 포함한 1대 옹기장인 13인과 초창기 제주옹기 전수생 1인

에 대한 심층면접 및 생애사자료와 2015년 제주연구원 제주학연구센터의 ‘제주 전

통옹기의 복원과 전승 및 문화유산화 과정 연구’에서 수집한 2011년 무형문화재 기

능보유자 4인과 전수교육조교 및 전수장학생, 제주옹기의 현대화와 예술적 승화에 

주력한 학계 연구자들, 전승 ‧보존 활동에는 참여하지 않지만 과거 옹기 일을 한 옹

기장인들과 옹기생산지 마을 관계자들, 문화재청 무형문화재 종목지정 및 보유자 

인정 조사위원, 그리고 제주도 문화재행정 부서 관계자들에 대한 심층면접자료와 

생애사자료이다. 특히, 2015년에 수집한 자료를 많이 활용하였는데, 이 자료의 수집

은 2015년 6월부터 12월 말까지 이루어졌다. 또한 이 논문에서는 2011년 제1회를 

시작으로 매년 4일 동안 열리는 옹기축제인 ‘제주옹기굴제’에 대한 현지관찰자료가 

활용되었으며, 현지관찰자료 수집과정에서 심층면접대상자들에 대한 추가적 면접조

사도 이루어졌는데, 이들 자료는 이 논문을 위한 연구문제 설정과 전체적인 틀을 

기획하는 데 도움이 되었다.11) 이 논문에서 사용한 심층면접자료 수집대상자는 부득

이하게 밝혀야 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기본적으로 익명으로 처리하였음을 밝혀둔다.

11) 2008년 3월부터 11월 21일까지 수집한 제주옹기 전승‧보존활동에 참여한 1, 2대 옹기장인들의 

생애사자료는 국사편찬위원회에, 2015년 6월부터 12월 말까지 수집한 제주도 옹기장 무형문화

재 기능보유자들을 포함한 1대 옹기장인들과 제주옹기문화연구회 초창기 활동가 등에 대한 생

애사자료와 현지관찰 과정에서 수집한 영상자료는 제주연구원 제주학연구센터의 제주학 아카이

브에 탑재되어 있으며, 이 모든 자료의 생산은 본 연구자가 기획하고 주관하였음을 밝혀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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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무형문화재의 원형 전승원리와 제주옹기 전승구도의 재편

1. 무형문화재 원형 전승원리의 적용과 제주옹기 전승구도의 재편

2001년 제주옹기가 무형문화재로 지정되면서 당시 ‘문화재보호법’의 원형 전승

원칙이 적용되고 제주옹기 전승방향과 방식이 무형문화재로서 제주옹기의 원형 전

승에 맞춰지면서 이후 제주옹기 전승주도권을 가질 집단의 존재가 분명해졌으며, 

이에 따라 1990년대 제주옹기 복원과정에 관여한 집단들 간 관계는 재편되게 된다. 

다음에서는 제주옹기에 적용된 문화재보호제도의 특징을 살펴보고, 2001년 무형문

화재 지정 이후 제주옹기의 전승구도가 어떻게 재편되는지 그리고 그 특징은 무엇

인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제주옹기에 적용된 문화재보호제도의 특징이다. 당시 문화재보호법상 무형

문화재는 실체가 없는 무형이라는 특성으로 인해 그 기능과 예능을 가진 사람이나 

단체를 무형문화재 보유자로 인정해 그 보유자를 중심으로 기능을 전승하는 것이 

기본이었다. 따라서 문화재 전승을 위해 해당 종목의 기능과 예능을 잘 구현할 수 

있는 보유자나 보유단체 및 명예보유자를 구분해 지정한 다음, 그 기 ‧예능 보유자

가 전수교육조교로 지정된 자에게 전승교육을 하고, 그 밑에 전수장학생을 두어 일

정 기간 그 분야 기 ‧예능을 전수받도록 하는 것이 일반적인 전승체계이다. 이러한 

체계로 무형문화재 전승이 이루어지다보니 무형문화재 기능보유자 인정을 둘러싸

고 전승집단들 간 또는 전승집단 내부 구성원 간 그리고 전승방식과 전승지원금 등

으로 인한 전승주도집단과 지방자치단체 간의 갈등 문제, 전승주도집단의 위계적, 

폐쇄적 구조의 문제 등이 지적되어 왔다(이재필, 2011: 19; 염미경, 2016: 71-72).

제주옹기의 무형문화재 지정 당시의 ‘문화재보호법’은 2015년 ‘무형문화재법’이 

제정되어 2016년 시행되기 전까지 우리의 무형문화재 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로 

기능해 왔다. ‘문화재보호법’은 일본의 문화재보호법에 근거하고 있지만 무형문화

재에 대해 다원화된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일본과 달리 우리는 중요무형문화재 지

정제도 하나만을 갖고 최근까지 운영해 온 셈이다. 중요무형문화재 보유자 인정제

도로 특징되는 기존 무형문화재보호제도는 무형문화재 종목의 기예를 발현하는 기

‧예능 보유자를 인정하고, 그 보유자가 전승자를 양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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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제도이다. 이 제도가 전승자의 확산과 이와 관련한 관계기관의 설립 등 무형문화

재 전승을 위한 내재적 기반을 구축했다는 긍정적 평가를 받기도 하지만 종목 지정

의 한계성, 파편화된 지정방식, 무형무화재의 문화권력화, 종목지정(보유자 인정)조

사 평가방식의 문제 등 무형문화재의 보호방법과 전승 현실의 문제와 무형문화재 

전승의 진정성 문제 등의 한계점이 지적되어 왔다(이재필, 2011: 18).

옹기가 제주도 무형문화재로 지정된 2001년과 재지정 받은 2011년에는 이러한 

‘문화재보호법’이 적용되어 원형 전승원칙이 제주옹기에도 적용되었으며, 제주옹기

의 원형 전승원칙은 2001년 이후 제주옹기의 전승방향과 방식을 규정해 온 구조적 

조건으로서 작용하였음은 물론 1990년대부터 전개되어 온 제주옹기 복원활동에 관

여해 왔던 집단들의 존재양상까지 변화시켰다. 이에 대해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

면 다음과 같다.

1990년대부터 전개된 제주옹기 복원과 전승활동을 주도한 집단은 전문 도예가들

과 관련 연구자들이었다. 이들이 주축이 되어 옛 옹기장인들을 규합하여 제주옹기 

전승‧보존노력을 해왔는데, 초기 제주옹기 복원활동은 옛 옹기장인들의 증언을 토대

로 전통가마를 축조하는 것에서 시작하였고, 전문 도예가들의 작업장을 기반으로 

하면서 학계 연구자들이 학술적으로 지원하는 형태였다(‘제주옹기문화연구회’를 주

도한 허씨1과의 심층면접 결과, 면접일자는 2015년 12월 10일자). 따라서 1990년대 

제주옹기 복원활동이 본격화된 시기에 자신의 작업장을 갖고서 전통방식의 옹기제

작기술로 전통옹기를 제작하는 장인들은 존재하지 않았다. 과거 옹기생산에 몸담았

던 장인들은 작고했거나 고령이었고 1960, 70년대 이미 전업을 해버린 상태였기 때

문이다.

1990년대 후반 제주지역에서 제주옹기 복원과 전승노력을 해온 대표적인 조직이 

전통가마 복원을 중심으로 제주옹기 보존과 전승활동을 해오던 현장 도예가들이 주

축이 되고 여기에 옛 옹기장인들이 전통가마 복원과 전통방식의 제주옹기제작기술

을 전수하는 방식으로 복원노력을 해오던 ‘제주도예원’과 제주옹기의 현대화와 예

술적 승화에 역점을 둔 대학 기반의 도예가들과 연구자들 및 현장 기반의 연구자들

까지 포함한 ‘제주옹기문화연구회’가 있었다(제주옹기문화연구회, 2011; 오창윤, 

2016). 초창기에는 ‘제주도예원’ 대표도 ‘제주옹기문화연구회’에 참여하였다(‘제주

옹기문화연구회’를 주도한 허씨1과의 심층면접결과, 면접일자는 2015년 12월 10일

자). 이처럼 초창기 제주옹기 전승‧보존 활동은 이들을 주축으로 서로 일정한 관계

망을 갖고 협력하면서 전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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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같은 양상은 2001년 제주옹기가 무형문화재로 지정되면서 새로운 국면에 접

어들었고 제주옹기 전승주도권은 전통방식의 제주옹기제작 기능을 보유한 옛 옹기

장인들의 작업장 역할을 하면서 현장에서 전통가마를 복원하고 전통제작방식으로 

제주옹기제작기술을 전승하는 활동을 하던 ‘제주도예원’이 갖게 된다. 이후 제주옹

기 복원활동에서 두 조직 간 혹은 구성원들 간 상호교류는 거의 없게 되고 한쪽은 

전통방식의 옹기제작기술을 원형대로 전승하는 데, 다른 한쪽은 제주옹기의 현대화

와 예술적으로 승화시키는 데 역점을 두고 활동을 해가면서 완전히 갈라지게 된다

(‘제주옹기문화연구회’ 관계자와의 심층면접결과, 면접일자는 2015년 12월 8일자; 

오창윤, 2016). 여기에는 제주옹기가 무형문화재로 지정되면서 당시 문화재보호법

상 원형 전승원칙이 적용된 점이 주요한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따라서 제주옹기는 1990년대 들어 무형문화재로 지정된 다른 지역 옹기 사례들

에서 나타난 전승형태와는 다른 양상을 갖게 된다. 경기도 무형문화재이자 국가무

형문화재로 지정된 경기도 오부자옹기의 경우 경기도 여주에서 수 대째 전통옹기를 

빚어오면서 무형문화재로 지정된 경우이며, 전남 강진의 칠량옹기 사례도 이와 유

사하다. 또한 2009년 울산광역시 무형문화재로 지정된 외고산옹기 사례는 기능보유

자로 보유단체가 인정된 경우로 외고산옹기협회 소속 8명의 회원이 옹기장 기능보

유자로 인정된 경우이다. 외고산옹기의 경우 옹기장 기능보유자 모두가 지정 당시

까지 옹기업에 몸담아 왔기 때문에 기능보유자가 자신의 작업장을 갖고 있으며 그 

작업장을 중심으로 전승활동이 이루어진다(이채원, 2011; 배영동, 2014; 윤남윤, 

2011; 이한승, 2015).

이와 달리, 제주옹기는 1960, 70년대를 거치면서 옹기생산에 몸담았던 장인들이 

거의 전업해버린 상태였고 이로 인해 전통방식의 옹기생산은 거의 소멸되다시피 한 

상황에서 그 복원과 전승활동은 전문 도예가들과 연구자들이 주도하는 결과를 가져

왔다. 즉 전문 도예가들과 연구자들이 중심이 되어 지역에 남아있는 전통가마터를 

발굴하고 전통가마를 복원하는 것에서 출발하게 된 배경이 되었고, 전문 도예가들

의 작업장은 옛 옹기장인들의 전통가마와 옹기제작기술 복원과 전승을 위한 장소 

역할을 하였고 2001년 무형문화재로 지정된 이후부터는 전문 도예가의 작업장이 

기능보유자의 전승작업장으로 기능하면서 이 기능보유자의 전승작업장 대표가 전

승주도권을 갖는 구조를 만들어냈다. 

이렇게 하여 2011년 이후 제주옹기 전승구도는 전문 도예가들, 특히 이들의 작업

장 대표가 주도하는 구조가 만들어졌다. 이는 제주옹기가 무형문화재로 지정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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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 제주옹기 전승방향과 방식은 기본적으로 문화재보호법이 규정한 전통제작방식

대로 전승해야 한다는 전승원칙이 적용되고, 제주옹기생산이 절멸하다시피 된 상황

에서 자신의 작업장을 갖고 전통옹기를 계속 빚어온 장인들이 존재하지 않았던 점

도 작용하였다. 이러한 요인들로 인해 제주옹기의 전승구도는 2001년 무형문화재로 

지정된 이후 현재까지 전승작업장의 대표가 전승주도권을 갖는 형태를 갖게 되었

다. 이러한 전승구도에 따라 전승주도집단 내부 전수자들이나 옛 옹기장인들은 작

업장 대표가 전승성과를 사유화한다는 문제제기를 하였고 ,이것은 전승주도집단 내

부 구성원 간 갈등이 야기해 일부가 독자적인 작업장을 만들고 옛 옹기장인들을 참

여시킨 별도의 조직을 만들어 전승활동을 전개하는 상황을 만들어냈다.12)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2001년 무형문화재로 지정된 이후 제주옹기 주도권

은 무형문화재 기능보유자로 인정된 장인을 포함해 옛 옹기장인들이 전승활동을 하

는 작업장과 그 작업장의 대표가 갖는 형태이다. 따라서 다른 지역의 전통옹기의 

발전과정(윤남윤, 2011; 이채원, 2011; 배영동, 2014; 이한승, 2015)과 달리 옹기제

작 기능보유자들이 1970년대를 전후해 전업하면서 제주옹기는 현대화과정 없이 거

의 단절되었다가 일부 도예가들에 의해 지역의 전통적인 것으로 발굴되고 이를 지

방자치단체가 무형문화재로 지정하면서 전승체계가 형성된 경우이다. 따라서 옛 옹

기장인들은 이미 작고했거나 고령인 관계로 전문가집단에 의해 좌우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전승주도권을 둘러싼 갈등은 계속될 수밖에 없다.

2. 제주도 옹기장 전승구도의 특징과 변화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제주옹기가 무형문화재로 지정된 2001년 이후 제주옹

기 전승주도권은 무형문화재 기능보유자가 아니라 기능보유자가 전승활동을 하는 

전문 도예가 소유의 작업장이 전승 작업장 역할을 하면서 그 작업장 대표가 전수교

육조교 위치에서 기능보유자의 전승활동을 관리하는 형태의 전승구도가 형성되었

다. 실질적으로 전승주도권을 무형문화재 기능보유자와 그가 소유한 작업장이 갖는 

것이 아닌, 기능보유자가 전승활동을 하는 작업장의 대표가 갖는 형태이다. 이러한 

형태는 2001년 제주옹기가 무형문화재로 지정된 당시부터 2008년 지정 해제
13)
되고 

12)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염미경(2011; 2016)을 참조바람.
13) 제주옹기의 무형문화재 지정이 해제되어 기능보유자 지위까지 박탈되면서 전수교육조교, 전수

장학생도 지정취소되는데, 이는 2001년부터 전승활동을 주도해 왔던 작업장 대표가 지방자치단

체 문화재행정부서 소속 공무원의 제주옹기 전승지원금 문제를 제기한 것이 발단이 되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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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재지정되면서도 거의 그대로 유지되어 왔다.

2001년 무형문화재로 지정된 후 2011년 재지정 된 두 시기의 제주옹기 전승구도

를 보면 두 시기 모두 기능보유자의 전승활동 작업장만 달라졌을 뿐 전승 작업장 

대표가 제주옹기 전승활동을 총괄하고 기능보유자들을 관리하는 형태이다. 이것은 

제주옹기 전승구도가 지닌 독특한 특징이며 이러한 형태는 2001년 형성된 이후 현

재까지도 지속되고 있다. 즉 2001년 제주옹기가 무형문화재로 지정되면서 1인 기능

보유자 중심의 전승체계가 만들어질 당시 전승 작업장 대표는 기능보유자의 기능을 

전승하고자 기능보유자로부터 6개월 이상 전수교육을 받은 전수장학생 3인 중 1인

으로 지정되었다가 전수장학생의 교육기간 5년을 마친 2005년부터 기능보유자의 

전승의 맥을 이어나가면서 전수장학생을 교육할 의무를 지니는 전수교육조교 위치

에서 기능보유자의 전승활동 전반을 관장해 왔다.

이 같은 형태는 2011년 제주옹기제작이 협업에 의한 공동작업이었다는 전통제작

방식에 대한 해석을 지방자치단체와 문화재위원회가 수용하면서 4인 기능보유자 

체제를 갖게 되어 제주도 무형문화재로 지정된 종목 중 제주도 옹기장은 가장 많은 

보유자(4인), 전수교육조교(4명), 전수장학생(6명)을 가진 무형문화재가 되었다.14) 

이러한 전승체계 변화로 인해 제주옹기제작의 각 공정별 기능보유자들을 아우르고 

전승 작업장 대표를 제외한 3인의 전수교육조교 모두가 고령의 옹기장인인 탓에, 

전수교육조교로 있는 작업장 대표가 전승활동 전반에 미치는 영향력은 전보다 훨씬 

커졌다고 할 수 있다. 다음에서는 제주옹기가 ‘제주도 허벅장’이라는 명칭으로 무형

문화재로 지정된 2001년과 지정 해제되었다가 ‘제주도 옹기장’으로 재지정된 2011

년 두 시기를 비교해 살펴보기로 한다.

먼저 2001년 ‘제주도 허벅장’으로 제주옹기가 무형문화재로 지정된 당시의 전승

구도에 대해 살펴본다.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제주옹기가 무형문화재로 지정된 

이후 제주옹기 전승주도권은 1990년대 이후 제주옹기 복원과 전승활동을 전개해오

던 전문가집단 중에서 제주의 전통가마와 옹기 복원활동을 해온 옛 옹기장인들의 

작업장 역할을 했던 ‘제주도예원’과 그 대표가 갖게 된다. 2001년 이후 독자적으로 

제주옹기 복원활동을 해나가게 된 ‘제주도예원’은 그 내부에 옛 옹기장인들이 주축

이 되는 ‘제주전통도예학회’를 만들어 제주 전통가마에 대한 조사 ‧연구는 물론 옛 

이 배경과 과정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염미경(2011)을 참조바람.
14)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재보호조례 제13조,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재보

호조례 시행규칙 제25조와 제27조 등을 참조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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옹기장인들의 증언을 토대로 전통옹기제작과정을 기록함으로써 기술 전승활동을 

해나가고자 하였다. ‘제주전통도예학회’의 창립 전후에는 옛 옹기장인들 대부분이 

참여하여 비교적 활발하게 전승활동이 이루어졌으나  2011년 무형문화재 기능보유

자로 옹기제작 전 과정 중 도공의 기능만을 인정한 것과 관련해 이를 주도한 작업

장 대표에 대해 옛 옹기장인들이 불만을 갖게 되었고 이는 기능보유자 1인과 그 외 

옹기장인들 간 갈등으로 확대되었다. 여기에 그동안의 전승활동의 성과분배와 주도

권을 둘러싸고 작업장 대표와 그 외 전수생들 간 갈등이 커지면서 ‘제주전통도예학

회’는 기능보유자 1인과 작업장 대표만 남게 되어 실질적으로 ‘제주도예원’은 전수

교육조교 위치에 있는 작업장 대표와 무형문화재 기능보유자 1인의 전승 작업장으

로 전락하게 된다. 2008년 이 작업장 대표가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의 전승 시연 지

원금 유용문제를 폭로하면서 시작된 이 작업장과 지방자치단체 간 갈등 상황에서 

지방자치단체가 무형문화재 기능보유자 인정 해지로 대응하면서 이러한 전승체계

도 일단락되게 된다. 이때까지 무형문화재 기능보유자 1인과 1인의 전수교육조교이

자 이 작업장 대표 중심의 제주옹기 전승체계가 유지될 수 있었던 데는 무형문화재 

기능보유자로 인정된 1인이 제주옹기제작 전 공정을 두루 체득한 도공이었고 작업

장 대표도 자체 특허를 가진 전문 도예가였다는 점이 작용하였으며, 제주옹기가 무

형문화재로 지정되면서 그 성장잠재력이 커졌고 지방자치단체의 공적 관리와 지원

이 있었던 점도 영향을 준 것으로 판단된다.

2001년 무형문화재로 지정되면서 형성된 제주옹기 전승구도는 2011년 제주옹기 

제작방식의 원형이 협업에 의한 공동작업이라는 것을 지방자치단체가 수용하고 ‘제

주도 옹기장’ 기능보유자를 제작공정별로 인정하면서 기능보유자의 전승활동 작업

장이 되는 작업장과 그 작업장 대표의 전승활동에서의 위상은 훨씬 커지게 된다. 

다음에서는 2011년 ‘제주도 옹기장’으로 무형문화재로 재지정된 시기와 그 이후 현

재까지의 전승구도에 대해 살펴본다.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2008년 무형문화재 지정 해제 후 제주옹기 전승‧보존

활동은 2001년 무형문화재로 지정된 후 그 이전의 전승성과를 작업장 대표가 사유

화하려 한다는 것을 이유로 기존 제주옹기 전승체계에 속해 있던 전수교육조교와 

전수생들이 2000년대 후반 과거 옹기생산지들 중 하나였던 대정읍 신평리에 ‘K’라

는 새로운 작업장을 만들면서 이 작업장을 중심으로 제주옹기 전승활동을 해나가게 

된다. K작업장 대표가 중심이 되어 2001년 무형문화재 기능보유자 인정에서 제외

된 옛 옹기장인들을 규합해 전통가마를 복원하고 전통옹기 전승활동을 해나가게 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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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서 2008년 ‘제주전통옹기전승보존회’가 만들어졌다. 여기에는 2001년 무형문화

재 기능보유자 인정에서 제외된 대다수 옛 옹기장인들이 참여하였다.

이것이 가능했던 것은 2001년 제주옹기가 무형문화재로 지정될 때 ‘제주도예원’ 

대표와 이 단체 소속 도예가들이 전수장학생으로 인정되어 있었기 때문에 ‘제주도

예원’에 소속하지 않아도 전수장학생으로서 제주옹기 전승‧보존활동을 계속할 수 

있는 점도 작용하였다.15) 이는 제주옹기에 대한 무형문화재 지정이 울산 외고산옹기

처럼 ‘보유단체’ 인정이 아니라 무형문화재 기능보유자로 인정된 개인을 정점으로 

한 전승체계를 기본으로 하였기 때문이다.

1990년대 제주옹기 전승 ‧보존활동이 전통가마를 축조하는 것에서 시작했던 것

처럼 새로운 전승 작업장 역할을 하게 된 ‘K작업장’에서 가장 먼저 한 작업은 전통

가마를 복원하는 것이었으며, 옛 옹기장인들의 지식과 기술 전수로 2009년 전통가

마를 축조하는 등 2001년 무형문화재 지정 당시와 같은 전승구도가 만들어지면서 

이를 기반으로 제주옹기의 무형문화재 재지정을 목표로 한 전승 ‧보존활동이 본격

화되었다. 이것이 가능했던 데는 2010년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제주옹기에 대한 

무형문화재 재지정 움직임이 생겨났고 옛 옹기장인들의 새로운 전승 작업장과 전통

방식의 제주옹기 제작 기술을 체득한 옛 옹기장인들의 조직인 ‘제주전통옹기전승보

존회’가 만들어져 있는 상태였으며 제주옹기 복원을 위한 전통가마가 축조되면서 

제주옹기의 무형문화재 재지정을 위한 기본조건이 갖춰졌기 때문이다. 이를 배경으

로 제주옹기는 2011년 무형문화재로서 재지정 받게 된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제주옹기 전승구도에서의 특징은 무형문화재로 지정

된 다른 지역의 옹기들의 전승구도와는 달리, 전승주도권을 무형문화재 기능보유자

가 갖는 것이 아니라 기능보유자의 전승활동 작업장 역할을 하는 작업장과 그 대표

가 전승주도권을 갖고서 무형문화재 기능보유자의 전승활동 전반을 관리하는 형태

라는 점이다. 제주도 옹기장 기능보유자들에게는 자신이 무형문화재 기능보유자로

서 전통옹기 제작방식을 전수교육조교와 전수생들에게 전수하는 전수자 역할을 한

다는 자긍심을 갖게 하지만 전승활동 주도권은 기능보유자들이 전승활동을 하는 작

업장의 대표가 갖고 있으며, 이러한 제주옹기 전승구도는  2001년 무형문화재로 지

정되면서 형성되어 2011년 재지정 되는 시기 그리고 현재까지도 지속되고 있다.

두 시기 적용된 문화재보호법상의 전승원칙이 전통방식의 ‘원형’ 전승이 되다보

15) 2001년 ‘제주도 허벅장’이라는 명칭으로 제주옹기가 무형문화재 제14호 지정될 당시 전승체계

에 대해서는 염미경(2016: 82)을 참조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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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 제주옹기의 전승 ‧보존활동에 참여하거나 경쟁관계에 있는 집단들은 제주옹기의 

원형 보존에 역점을 두어야 했고, 이 과정에서 이러한 원형을 체득한 옛 옹기장인

들의 지식과 기술전승이 필요했으며, 따라서 옛 옹기장인들이 많이 참여하는 전문 

도예가가 소유한 작업장과 도예가 집단이 자연스럽게 전승주도권을 갖게 된 것이

다. 무형문화재로 지정된 다른 지역 옹기들과 마찬가지로 ‘원형’ 전승원칙이 제주옹

기에도 적용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제주옹기의 전승구도가 이 같은 특징을 갖게 된 

데는 다른 지역과 달리 제주의 경우 과거 옹기생산에 몸담았던 장인들이 1970년대

를 전후해 전업해버린 상태였으며, 제주옹기 전승‧보존활동이 본격화된 즈음 전통방

식의 옹기제작 지식과 기술을 가진 장인들은 이미 작고했거나 고령이 되어 있었다

는 점, 그리고 제주지역개발과정에서 돌가마(石窯)를 비롯한 옹기 관련 유적들이 거

의 사라져가고 있었다는 점 등이 그 배경적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Ⅳ. 제주옹기 전통제작방식에 대한 두 개의 해석과 대응

1. 제주옹기 전통제작방식에 대한 두 개의 해석

2011년 9월 제주옹기 전승체계는 2001년 무형문화재 지정 당시에는 ‘제주도 허

벅장’으로 도공장 1인이 기능보유자로 인정되어 이 기능보유자 중심의 전승체계에

서 ‘제주도 옹기장’이라는 명칭 하에 굴대장, 도공장, 질대장, 불대장이라는 네 개 

공정별 기능보유자를 인정하게 되면서 제주옹기는 제주도 지정 무형문화재 중 가장 

많은 기능보유자가 있는 무형문화재가 되었다.

다른 지역 옹기 사례들을 볼 때 경기도 오부자옹기와 같이 1인 옹기장 기능보유

자를 인정하거나 울산 외고산옹기와 같이 기능보유단체가 지정되어 보유단체 소속 

옹기장 전원이 옹기장 기능보유자로 인정된 경우가 있지만, 이들 사례는 보유자 인

정인가 아니면 보유단체 인정인가만 다를 뿐 옹기장 기능보유자가 흙을 고르는 일

에서부터 반죽하고 두드리고 패고 깎고 비비고 물레질하고 구워내는 옹기제작 전 

과정을 1인의 옹기장이 수제로 하는 전통제작방식의 전 과정을 전승한다는 것에서

는 동일하다. 어떻게 제주옹기제작방식에 대한 이러한 두 가지 해석이 나올 수 있

었는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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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제주지역에서 옹기수요가 늘어나면서 제주옹기생산은 제작공정별 분업에 

의한 공동작업체제로 전환하게 된다. 대부분 옹기일만 하지 않고 농사일과 겸업하

였고 공동작업으로 옹기가 제작되었지만 옹기를 성형하는 도공의 일이 가장 어려워 

대우가 좋아 한창일 때는 도공이 되려는 사람이 많았다. 과거 옹기제작에서 도공일

을 한 적 있는 도공장들은 옹기성형을 하는 도공이 되려면 가장 쉬운 공정부터 옹

기성형까지의 과정을 거치므로 도공의 일이 옹기제작에서 중심이라고 구술했다(무

형문화재 기능보유자 신씨와 옛 옹기장인 박씨와의 심층면접 결과, 면접일자는 

2015년 10월 2일자).16)

제주옹기 전통제작방식의 원형과 관련해, 다른 지역 옹기장들과 같이 옹기장이 

전 과정을 담당하는 방식이었는지 아니면 각 공정별 분업에 의한 공동작업 방식이

었는지는 시기별 제주옹기의 존재양상과 연관되어 있다. 제주옹기의 경우 가내수공

업 내지 농촌의 부업 형태도 있었고 수요가 증가하면서 옹기제작공정이 전문화되어 

옹기제작을 생업으로 하는 도공들이 증가하였고, 옹기제작공정에서 수입이 가장 좋

았던 공정은 옹기를 성형하는 옹기대장과 가마를 축조하고 불 때기를 관장하는 굴

대장 일이었다. 과거 제주옹기 수요가 많아지면서 옹기제작을 본업으로 하게 되었

고 옹기만 만드는 장인도 있었으나 농한기 부업으로 옹기제작을 하는 경우가 많아 

가족구성원 전체가 옹기에 매달리다보니 도공이 다른 공정까지 겸할 때도 있었다

(무형문화재 기능보유자 신씨와의 심층면접 결과, 면접일자는 2015년 8월 16일자; 

1대 옹기장인 박씨, 고씨1, 고씨2와의 심층면접 결과, 박씨와의 면접일자는 2015년 

9월 13일자, 고씨1과의 면접일자는 2015년 9월 16일자, 고씨2와의 면접일자는 

2015년 8월 2일자).

이는 제주옹기생산 자체의 특성과 관련되는데, 제주옹기는 처음에는 자가수요 혹

은 마을주민들의 수요에 부응해 생산하다가 지역민 모두의 수요에 부응하기 위해 

공업의 영역으로 발전한 경우이다. 따라서 초기 자가 혹은 마을공동체의 수요에 부

응해 가내수공업 형태가 지배적인 제작방식에서 지역민 모두의 수용에 부응하기 위

해 공업의 영역으로 발전해 대량생산을 위해 협업형태가 보편화되게 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것은 지역마다, 시기별로 달랐는데, 이에 대해 기능보유자를 비롯한 옛 

옹기장인들과의 심층면접결과를 중심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6) 현재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제주도 옹기장 전승체계의 단순화를 고려하고 있어 2015년 제주옹

기 전수장학생 선발부터는 2011년 재지정 이후 적용된 제작공정별로 선발하지 않았고 다기능 

전수자를 육성한다는 방침을 세운 상태이다(문화재청 문화재위원회 위원과의 심층면접결과, 면
접일자는 2015년 11월 21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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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옹기 제작이 조수2리를 제외하고 대정읍 옹기생산지들에서 1960년대 말 또

는 1970년 초에 중단되게 된 또 다른 이유는 제주옹기 제작방식도 한 요인으로 작

용하였다. 즉 제주옹기 생산은 기본적으로 분업에 의해 이루어지는데, 기물을 성형

하는 대장(도공), 토림
17)(토래미)을 만들고 기물을 관리하는 질대장, 가마에서 기물

을 소성하는 불대장, 가마축조를 맡는 굴대장 등 네 개의 영역으로 나뉘어져 있다. 

그런데 옛 옹기장인들과의 심층면접내용에 의하면, 제주옹기 제작이 꼭 분업에 의

해 이루어진 것만은 아니었다. 가정에서 자가 수요를 위해 옹기를 한 굴(가마) 또는 

두 굴을 구워내는 경우 가족구성원들이 땔감과 흙 모으는 일, 옹기를 성형하는 도

공의 일, 토림을 하고 옹기를 관리하는 질대장의 일, 옹기를 소성하는 일 등을 모두 

하는데, 옹기를 성형하는 도공의 일은 하기 힘들어 외부에서 전문 도공장을 데려오

는 경우가 많았다. 도공의 일은 쉽게 하기 힘든 일이라 수입이 가장 많았으며 옹기

의 환금성이 커지면서 현금이 있어야 도공장을 데려올 수 있었다. 따라서 가족구성

원 중에 도공장이 되는 경우도 있었고, 제주에서 옹기 수요가 많아지면서 성형 전

문 도공장이 등장했으며, 도공장 개인이 옹기제작 전 과정을 맡아서 하는 경우도 

있었다. 실제로 1950년대, 1960년대를 거치면서 제주지역에서 옹기수요가 많아졌으

며, 따라서 자가 수요를 위한 생산을 넘어서 제주 전역에 보급하기 위한 대량생산

과 판매를 목적으로 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옹기제작이 분업화 ‧전문화되고, 또한 

이 과정을 거치면서 옹기제작에서 협업체제가 보편화되게 된다(무형문화재 기능보

유자 신씨와의 심층면접결과, 면접일자는 2015년 8월 16일자; 1대 옹기장인 박씨, 

고씨1, 강씨와의 심층면접결과, 박씨와의 면접일자는 2015년 9월 13일자, 고씨1과

의 면접일자는 2015년 9월 6일자, 강씨와의 면접일자는 2015년 9월 20일자).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제주옹기 전통제작방식은 자가 수요가 지배적이던 

시기와 수요급증에 따라 판매 목적으로 다량 제작하면서 가내수공업 형태로 발전하

면서 제작과정에 변화를 가져왔고 기본적으로 자연환경의 영향을 받는 제주옹기 생

산이 특정 지역에서 이루어진데다가 명맥이 거의 끊겨 관련 자료가 거의 남아있지 

않아, 1970년대 전후 전업해버린 고령의 옛 옹기장인들의 증언에 의존해야 했기 때

문이기도 하다. 여기에는 제주옹기 복원 및 보존과 전승을 주도한 전문가들 대부분

이 전문 도예가들이었다는 점이 작용하였다. 인문사회과학 연구자들은 전통가마와 

17) 전통옹기 성형기술 중 가장 주목할 만한 것은 그릇의 벽을 쌓는 토림(토래미) 혹은 타렴이라고 

하는 과정이다. 이것은 그릇의 벽을 만들기 위해 떡가래 혹은 질판 모양으로 길게 흙막대기를 

만들어 그릇 벽의 형태로 한단씩 테쌓기하거나 코일처럼 감아올리는 서리기 방법으로 지역적인 

특성이 있다.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염미경(2011)을 참조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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옹기를 복원하려는 초창기 활동에는 관여하였으나 2001년 제주옹기가 무형문화재

로 지정되면서부터는 전승주도권은 1990년대부터 옛 옹기장인들을 규합해 전통가

마와 옹기 복원에 주도적으로 참여했던 현장 기반의 전문 도예가들에게 넘어가게 

되었다. 이는 또한 당시 문화재보호법에서 전통제작방식 원형대로의 전승해야 한다

는 원형 보존이라는 전승원리가 적용되었던 점도 배경적 요인으로 작용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전승주도집단이 두 전통제작방식 중에서 어느 것을 선택하는가에는 

전승주도집단이 처한 상황에 대한 정의와 그 상황에 보다 힘을 실을 수 있는가 하

는 전문주도집단의 판단과 이해가 작용하였는데, 전승주도집단이 두 해석 중 어느 

해석을 선택하는가에 따라 전승집단의 범위는 물론 구사할 수 있는 전략들도 달라

질 것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2001년 옹기장이 제주도 무형문화재로 지정된 당시와 2008년 무형문화재 

지정이 해제되고 2011년 재지정을 목표로 하던 시기에 전승주도집단이 선택한 전통

옹기제작에 대한 해석은 달랐다. 이에 따라 이 두 시기의 무형문화재 지정을 이끌어

내기 위한 구체적인 전략과 전승집단 범위도 달라졌다. 그 결과 제주도 옹기장 전승

체계가 변화되게 된다. 다음에서는 이 두 시기를 중심으로 전승주도집단이 특정 전

통제작방식을 선택하면서 어떠한 대응을 하였는지에 대해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

고자 한다.

2. 전통제작방식 해석과 전승주도집단의 대응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2001년 지방문화재로 지정된 당시와 2008년 지정 해

제를 거쳐 2011년 재지정된 당시에 기능보유자 인정에 적용된 전통제작방식은 서

로 다르다. 두 시기 모두 문화재보호법의 원형 보존이 전승원리로 적용되었지만 전

통제작방식에 대해서는 서로 다른 해석이 선택되었다. 2008년 무형문화재 지정 해

제된 이후 전승활동을 주도해온 작업장 대표는 기본적으로 문화재보호법 상 무형문

화재 지정 조건이라 할 수 있는 전통제작방식을 체득하고 있는 옛 옹기장인들을 규

합해 ‘제주전통옹기전승보존회’를 조직하고 자신의 작업장을 전승활동 거점으로 하

여 무형문화재 재지정을 목표로 하게 된다.

이를 위해 제주옹기를 지역민이 향유할 수 있는 축제로 만드는 문화전략이 동원

되었으며,18) 제주옹기는 옹기를 성형하는 도공만의 결과물이 아니라 옹기제작공정별

18)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염미경(2016)을 참조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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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분업에 의한 공동작업의 결과물이며 이러한 방식이 제주옹기 전통제작방식의 원

형이었다는 해석을 내세워 전승집단의 범위를 확대하고자 하였고 이 과정에서 과거 

옹기생산지 마을들까지 전승집단에 포함시켜 연대하는 전략을 구사하였다. 이것은 

2011년 제주옹기가 제주도 옹기장이라는 명칭으로 무형문화재로 재지정 시 수용되

어 제주옹기제작 공정별로 4인의 보유자를 가진 전승체제가 갖춰지게 된다.

1990년대 이후 제주옹기 전승 ‧보존 활동의 거점 역할을 했던 ‘제주도예원’의 전

승주도권은 상실하였고, 과거 ‘제주도예원’에서 나온 전수자들이 설립한 작업장인 

‘K’와 옛 옹기장인들이 참여한 ‘제주전통옹기전승보존회’가 중심이 되어 지방자치

단체로부터 무형문화재 재지정을 목표로 해 제주옹기 전승활동을 전개해나가게 된

다. 여전히 제주옹기 전승의 기본원리가 원형 보존이기 때문에 이들 또한 2001년 

당시의 ‘제주도예원’과 같은 형태로 옛 옹기장인들이 참여한 ‘제주전통옹기전승보

존회’를 조직해 전면에 내세우고 옛 옹기장인들과 함께 전통가마를 과거 옹기생산

지였던 대정읍 신평리에 복원하는 작업을 중심으로 제주옹기를 무형문화재로 재지

정되게 하기 위한 활동을 해나가게 된다. 이들 전승주도집단은 1990년대부터 2001

년 무형문화재로 지정받기까지의 전승활동 경험을 갖고 있는 전수자들이 주축이 되

었으며, 이들은 전승집단 범위를 과거 옹기생산지였던 대정읍 구억리와 신평리 마

을주민들까지 확대시켜 과거 옹기생산지 마을주민, 나아가 지역민 전체가 함께하는 

문화전략까지 구사하였는데, 이의 일환으로 제주옹기박물관을 건립하고 옹기를 지

역축제의 자원으로 활용하는 전략까지를 포함하였다. 이에 대해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과거 제주옹기의 집산지였던 대정읍 구억리 마을청년회와 ‘제주전통옹기전승보

존회’가 주축이 되어 2009년 3월 대정읍 구억리에 있는 폐교된 구억분교 건물에 옹

기체험장으로서 ‘제주옹기 배움터’를 만들어 운영하다가 구억리 마을주민들이 소장

한 제주옹기 관련 유물과 채록 결과물을 모아 2010년 11월 제주옹기박물관
19)
이 건

19) 이 박물관에서는 옹기와 관련한 산증인들의 사진과 이력이 전시되었고, 150여 종 700여 점의 

옹기가 수집되었으며 이 가운데 50여 종 150여 점을 전시했으며, 옹기복원노력을 해온 허씨2가 

관장을 맡았다. 그러나 ‘제주전통옹기전승보존회’의 작업장이 대정읍 신평리에서 무릉2리로 옮

겨가면서 구억리 소재 옛 구억분교 건물에 있던 제주옹기박물관도 문을 닫게 된다. 이 박물관은 

현재까지 ‘K작업장’ 대표이자 ‘제주전통옹기전승보존회’ 대표인 허씨2가 관장으로 되어있지만 

2018년 현재도 재개관을 못하고 있다. 대정읍 무릉2리에 거주하던 2011년 무형문화재 제14호 

‘제주도 옹기장’ 기능보유자가 작고하면서 자신의 집터 부지를 ‘K작업장’ 대표에게 제주옹기 

전승 ‧보존에 사용해달라고 희사했으나, 작고한 기능보유자의 가족과 소유권분쟁 중이다(대정읍 

무릉리 마을관계자와의 심층면접결과, 면접일자는 2016년 10월 31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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립되었고, 구억리 마을과 협력하여 제주옹기축제를 개최하게 되는데, 2011년부터 

매년 지역축제로서 ‘제주옹기굴제’라는 이름으로 옹기축제가 열린다. 이러한 문화

적 대응을 하면서 제주옹기제작이 협업에 의한 공동작업의 결과물이라는 또 다른 

해석을 제기하면서 2001년 무형문화재 기능보유자 지정방식이 이를 간과했다는 주

장을 펼치게 된다. 이 해석을 지방자치단체와 문화재위원회가 수용하면서 제주옹기 

전승체계는 2011년 9월 ‘제주도 허벅장’ 1인 전승체계이던 것에서 제주도 옹기장이

라는 명칭 하에 굴대장, 도공장, 질대장, 불대장이라는 네 개 공정별 기능보유자를 

지정함으로써 제주옹기는 제주도 지정 무형문화재 중 가장 많은 기능보유자가 있는 

무형문화재가 되었다. 전통옹기 제작이 공동작업으로 이루어졌다는 해석을 지방자

치단체가 수용하고 다수의 제주도 옹기장 기능보유자 중심의 전승체계가 갖춰지면

서 이를 기념하는 차원에서 개최된 것이 2011년 제1회 ‘제주옹기굴제’20)
이다. 이 축

제는 제주옹기박물관을 개관하고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무형문화재 재지정을 이끌어

내는 데 기여를 한 대정읍 구억리에서 개최되었다.21) 이렇게 하여 ‘제주전통옹기전

승보존회’와 이를 주도한 ‘K작업장’의 전수생집단은 무형문화재 기능보유자를 포함

해 전수교육조교의 위치를 가진 옛 옹기장인들과 2대 전수교육조교와 전수장학생

을 보유하면서 제주옹기 전승주도권을 갖게 된다. 

이와 같이 2001년 지방문화재로 지정된 당시와 2008년 지정 해제를 거쳐 2011

년 재지정 받은 당시 무형문화재 기능보유자 인정에 적용된 전통제작방식은 달랐

다. 두 시기 모두 전통방식대로 전승한다는 문화재보호법의 원형 원리가 적용되었

지만 전승주도집단의 현실 정의에는 전통제작방식에 대한 두 가지 해석이 경합하였

20) 제주옹기의 전통제작방식이 분업에 의한 공동작업의 결과물이라는 것을 널리 알리기 위해 2001
년 처음 무형문화재 지정 당시에도 활용한 ‘제주굴제’라는 고유명사를 다시 끌어와 제주옹기 전

승이 기능 전승만이 아니라 마을공동체 문화 전승까지를 포괄하는 것으로 위치 지움으로써 전

승집단의 범위와 전승활동 영역을 확장시키고자 하였다(염미경, 2016). 이러한 활동은 지방자치

단체의 무형문화재 재지정을 이끌어내는 성과를 거두었고, 이렇게 하여 2001년 무형문화재로 

지정될 당시와 2011년 재지정 받은 시기의 제주옹기 전승체계는 기능보유자의 인정 범위가 달

라져 제주지역 무형문화재들 중에서 가장 많은 기능보유자와 전수교육조교와 전수장학생을 둔 

무형문화재가 되었다.
21) 옹기축제를 통해 제주옹기가 지역 문화자원이 되는 과정에 대해서는 염미경(2016: 90-93)을 참

조바람. 2011년 제주옹기가 무형문화재로 재지정 받은 이후 전승주도권을 둘러싸고 갈등 국면

에 접어들었고 현재 이들 간 교류는 구억리 마을 출신인 무형문화재 기능보유자를 통해 교류가 

있을 뿐이다. 이와 관련해, 폐교된 구억리 소재 구억분교 건물에 제주옹기박물관이 들어서면서 

구억마을 주민들은 자신들이 소장한 전통옹기들을 모두 기증했는데, 그것들을 돌려받을 수 없었

다고 하면서 불만을 토로하였다(대정읍 구억리 관계자와의 심층면접결과, 면접일자는 2016년 

11월 21일자). 현재 ‘K작업장’과 제주옹기박물관 대표로 되어 있는 허씨2와 마을 간 관계는 깨

진 상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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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이 둘 중 당시 전승집단의 목표 달성에 유리한 전통방식에 대한 해석이 선택되

었던 것이다. 여기에는 제주옹기생산은 자가 수요가 지배적이던 시기에서 수요급증

에 따라 판매 목적으로 다량 제작하면서 가내수공업 형태로 발전하면서 제작과정에 

변화를 가져왔고, 기본적으로 자연환경의 영향을 받는 제주옹기 생산이 특정 지역

에서 이루어진데다가 명맥이 끊겨 관련 자료가 거의 남아있지 않아 1970년대 전후 

전업해버린 고령의 옛 옹기장인들의 증언에 의존해야 하는 지역 상황이 영향을 주

었다. 또한 2001년 무형문화재 지정 이후 당시 문화재보호법의 전통제작방식대로라

는 원형 전승원리가 적용되면서 제주옹기 전승주도권을 1990년대부터 옛 옹기장인

들을 규합해 자신의 작업장을 중심으로 전통가마와 옹기 복원노력을 해왔던 전문 

도예가집단이 갖게 되었다는 점도 작용하였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제주옹기의 무형문화재 재지정을 목표로 한 전승주

도집단의 대응에서 주목할 만한 것이 이들이 선택한 제주옹기 전통제작방식에 대한 

해석이다. 즉 2001년 옹기장이 제주도 무형문화재로 지정된 당시와 2008년 무형문

화재 지정이 해제된 후 2011년 무형문화재 재지정을 목표로 한 전승활동 작업장과 

옛 옹기장인, 그리고 과거 옹기생산지 주민들은 전통옹기제작에 대한 해석에 관해

서 다른 선택을 하였고 그에 따라 대응방식에서도 차이를 보인다. 2001년과 2011년 

두 시기에 전승주도집단이 전통제작방식에 대한 특정 해석을 선택한 것은 기본적으

로 문화재보호법의 전승원리에 따른 것이지만 여기에는 전승주도집단 대표의 목표

와 이해가 작용하였다. 그리고 2001년과 2011년 두 시기에 무형문화재 지정을 이끌

어내기 위해 전승주도집단이 사용한 전략의 차이를 가져왔으며, 이것은 제주도 옹

기장 전승체계 변화에 영향을 주었다. 당시 문화재보호법상 원형 보존 중심의 전승

원리가 지배했다고 할지라도 지정방식과 전승체계 변화는 해당 자원을 둘러싼 주요 

집단들의 전략 구사방식과 연대의 범위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제주도 옹기장 

사례를 통해 알 수 있다.

Ⅴ. 결론

그동안 우리나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의한 무형문화재 보호는 그 기능을 가

진 사람, 즉 보유자를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고 이는 2016년 3월 28일부터 시행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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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형문화재법’에서도 크게 변화되지 않았다. 무형문화재의 전승이 기능보유자 위

주로 이루어지다보니 보유자 인정과 전승주도권을 둘러싼 갈등이 계속되어 왔다. 

이 논문에서는 1962년 제정된 이후 최근까지 문화재에 적용된 기존 문화재보호법

의 전승원리가 가진 특징은 무엇인지, 이 전승원리가 무형문화재에 적용되면서 전

승구도에는 어떠한 변화가 있었는지, 그리고 문화재보호법‧제도라는 구조적 여건 하

에서 전승집단들은 어떤 전략을 선택하고 선택된 전략에 어떤 방식으로 새로운 의

미를 부여하는지를 제주도 옹기장 사례를 통해 살펴보았다.

이 논문의 분석 결과 다음과 같은 점들을 알 수 있었다. 먼저 문화재보호법 ‧제도

의 전승원리가 무형문화재로서 제주옹기의 전승구도를 기본적으로 구속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전승행위자들은 그 속에 안주한 것이 아니라 그 현실적인 위치에서 상황

을 해석하고 그 현실에 힘을 적용시킬 수 있는 전략을 선택하며 선택된 전략에 새

로운 의미를 부여해왔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제주도 옹기장 사례를 살펴본 결과, 

2001년 제주옹기가 제주도 무형문화재로 지정된 당시와 2011년 재지정된 시기에 

지방자치단체가 인정한 전통제작방식에 대한 해석은 서로 달랐다. 전승주도집단은 

지방자치단체의 무형문화재 지정을 끌어내기 위해, 기본적으로 문화재보호법의 전

승원리를 견지하였으나 주어진 조건에서 자신들의 이해나 목표 달성에 유리한 해석

을 선택하였고, 이것은 2001년 제주옹기가 무형문화재로 지정되던 시기와는 다른 

전통제작방식에 대한 해석이었다. 이는 문화재보호법상 무형문화재의 전승에서 원

형 보존 원칙이 철저하게 적용되었을지라도 해당 무형문화재 전승주도집단의 목표

와 이해, 그리고 대응전략이 전승방식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결국 제

주옹기 전승구도와 전승방식은 제주옹기 전승행위자들 간의 정치과정에 따라 변화

해왔음을 확인할 수 있다. 제주옹기의 무형문화재 지정과 전승구도 형성은 기본적

으로 관련 법 ‧제도와 지방자치단체에 달려 있지만 제주옹기 전승을 둘러싼 행위자

들의 대응전략이 지방자치단체의 결정에 영향을 줄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이 2001년 지방문화재로 지정된 당시와 2008년 지정 해제를 거쳐 2011

년 재지정된 당시 모두 문화재보호법의 전통방식대로 전승한다는 원형 보존 원칙이 

적용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전통제작방식에 대한 두 가지 해석이 경합하고 둘 중 전

승주도집단이 당시 목표 달성에 유리한 전통방식에 대한 해석이 선택될 수 있었던 

데는, 처음에는 자가 수요를 위해 옹기생산을 하다가 수요가 급증해 판매 목적으로 

옹기를 다량 제작하게 되면서 가내수공업 형태를 띠게 되는 등 옹기제작과정에 변

화가 있었던 점과 기본적으로 자연환경의 영향을 받는 옹기가 제주의 특정 지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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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심으로 생산된 데다가 옹기생산지들이 환금작물경제로 편입되면서 옹기생산의 

명맥이 거의 끊겨 관련 자료가 거의 남아있지 않다는 점, 이로 인해 1970년대 전후 

환금작물 분야로 전업해버린 고령의 옛 옹기장인들의 증언에 의존해야 하는 제주옹

기가 처한 현실 여건이 함께 작용하였다. 이와 함께 2001년 무형문화재 지정 이후 

당시 문화재보호법의 전통제작방식대로라는 ‘원형’ 전승원리가 적용되면서 제주옹

기 전승주도권을 1990년대부터 옛 옹기장인들을 규합해 자신의 작업장을 중심으로 

전통가마와 옹기 복원노력을 해오던 전문 도예가들이 갖게 된 상황도 영향을 미쳤

다.

현재 제주옹기 전승구도는 다른 지역 옹기들처럼 옹기장 기능보유자들이 전승주

도권을 갖고 전승활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제주도 옹기장 전승체계 내에 있으면서 

작업장을 갖고 있는 전문도예가가 자신의 작업장을 무형문화재 보유자, 전수교육조

교, 전수장학생 등 제주옹기 전승자들의 전승활동 작업장으로 활용하면서 제주옹기 

전승활동 전반을 주도하고 있는 구조이다. 특히, 2011년 이후 전통옹기제작과정이 

협업에 의한 공동작업이라는 전승주도집단이 선택한 해석을 지방자치단체가 수용

하면서 제작공정별로 기능보유자가 인정된 체제 하에서는 기능보유자 개인이 옹기

제작 전 과정을 전승하기 어려워 이를 총괄하는 전승주도집단, 특히 작업장 대표의 

권력은 예전보다 훨씬 커진 상태이다. 따라서 제주도 옹기장 전승체계는 작업장 대

표를 정점으로 한 위계적, 폐쇄적 전승구조가 될 가능성이 있고, 작업장 대표의 권

력화의 문제, 그리고 전승활동의 사유화 문제 등이 제기될 수 있다. 이는 일반적인 

무형문화재 전승체계의 문제로 지적되어 온 기능보유자를 정점으로 한 위계적, 폐

쇄적 전승구조(이재필, 2011: 18)와는 다른 양상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제주옹기장 

기술을 둘러싼 숙련 주체들의 변화를 중심으로 전통 문화와 숙련 기능의 전수 및 

보존 체계와 법 ‧제도의 변화, 기능 보유자들의 제도 인식과 이해관계의 전략적 해

석에 기초한 사회적 행위가 전통기술과 문화, 숙련체계의 변화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자 한 이 논문은 일정한 의미를 지닌다. 앞으로 전통 숙련의 

사회학적 의미를 분석한 미시 사회학적 연구들이 축적될 필요가 있다.

2016년 ‘무형문화재법’이 시행되면서 무형문화재에 종전의 ‘원형’ 개념 대신에 

‘전형’ 개념이 도입되었다. 이러한 변화를 배경으로, 2001년 제주옹기가 무형문화재

로 지정되어 전통제작방식의 전승원리가 적용되면서 전승집단구조에서 주변화 되

었던 ‘제주옹기문화연구회’ 내부에서는 지역 고유 전통문화 보존과 새로움을 창신

(創新)할 수 있는 학술단체로서의 위상을 키우고 지역의 ‘제주전통옹기전승보존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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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제주옹기굴제’, 그 외 한국도자학회 등 문화단체와의 연계를 강화하자는 목소리

가 커지고 있다(오창윤, 2016: 58-59). 이들 간의 관계 양상도 향후 제주옹기 전승

구도에 일정한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이며, 이에 대한 관심과 연구가 필요하다. 이와 

함께 국가를 맥락으로 한 비교연구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한국의 전통문화와 숙

련 보존과 관련된 제도가 어떤 제도적 특징이 있는지를 알아보고, 제도변화의 동학

에 대한 보다 심층적 연구가 필요하며, 한국의 문화재보호 관련 법 ‧제도가 일본의 

것과 유사한 과정을 밟고 있다고 할 때 그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다. 이는 향후 연구

과제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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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nges in Structure of Cultural Transmission of Jeju Onggi 
and Its Response: The Interpretation of the Traditional Way 
and the Transmission Principle of Intangible Cultural Property

Mi-Gyeung Yeum
Jeju National University

This paper examines the features of the transmission principle of the existing Cultural 
Property Protection Law since 1962 and its impact on the structure of transmission of the 
intangible heritage, when the principle is employed, designating the intangible heritage as 
the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The case of 'Jeju Onggijang', which was designated as an 
intangible cultural property of Jeju in 2001 and has been reassigned in 2011, after its 
release of the title for few years, is where the traditional principle of conservation of 
cultural property is applied in realistic sense. This makes a fine example for the process of 
selecting a specific part and giving new meaning to it. In particular, we paid attention to 
the similarities and differences between the designated strategies of the first intangible 
cultural properties in 2001 and the strategies of the traditional power-driven groups shown 
in the reassigned times in 2011. For the detailed analysis, the literatures and the in-depth 
interviews from expert groups such as former onggi artisans and former aquatic group, 
local government cultural property administrative authorities, other local observations were 
used. The findings of the study are as follows: Despite the fact that both of the first and 
second periods had preserved the traditional production methods, the interpretation of the 
‘traditional production method’ by the tradition group from each of the two different 
periods was different. This can be seen the different interpretation changed the tradition 
system, of which a part such as the scope of recognition of the holder of the intangible 
cultural assets of Jeju. Next, what Jeju Onggijang’s structure of transmission features is that 
it is not a general form with the possessor of the intangible cultural properties at the apex 
of a triangle, but rather a representative from the workplace of the transmission system as 
the peak, so that the artisan and the apprentices are positioned hierarchically. This is 
related to the realistic conditions that the production of onggi has been stopped because of 
the fact that the cash crop economy such as tangerine farming in the 1960s and 1970s was 
introduced into the production area of the pottery. Based on this reality, 'Jeju Onggijang' 
transmission structure seems to continue for a while, and in the future, would be influenced 
by the practical position, interests, and the ways of counter strategies of the tradition- 
transmission groups.

Key words: intangible cultural property, ‘original form’, ‘Jeju Onggijang’, Jeju Onggi, 
transmission structure, Jeju


